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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쓰레기 중에서도 특히 양식업용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스

티로폼 부자에 대해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품목들의 재활용률이 60∼80%인데 비

해, 스티로폼 폐부자는 28% 정도로 매우 낮다.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설계

하기 위해 우선 재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검토하였다. 또한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들을 설계한 후 그 

실행가능성과 효과성을 워크숍 참가자들이 평가하였다. 참가자들은‘스티로폼 부자에 대한 예치금 제도’의 효

과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으며,‘스티로폼 부자 통계 관리 시스템’의 실행가능성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스

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새

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주제어: 해양쓰레기,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신제도주의

Ⅰ. 서론

해양에 유입된 고체 제조가공물(Coe & Rogers, 1997)로 정의되는 해양쓰레기1)가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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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쓰레기는 언론에서 흔히 문제 삼는 해양투기의 대상인 오니 등과 다르다. 해양쓰레기는 고체 폐기물로서 

해양환경관리법(2012) 제24조에 근거한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국토해양부 외, 2008)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법률상 투기가 금지된다. 그에 반해 언론에서 흔히 문제 삼는 해양투기의 대상은 동법 제23조(육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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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해양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다(UNEP, 2011). 해양쓰레기는 해양동물

의 얽힘, 삼킴 피해, 선박 운항 장애, 해변의 미적 가치 훼손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Gregory, 

2009). 더욱 큰 문제인 것은 해양쓰레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플라스틱(Derraik, 2002)이 부서져 

생긴 알갱이인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바다새나 어류는 물론 해양생태계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

는 동물성플랑크톤도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다(Cole 외, 2013). 플라스틱은 애초에 고온고압에서 

제조되는 고분자화합물이므로 해양생태계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기가 매우 어렵다(Andrady, 

2011). 해양 동물들이 삼켰을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며(Cole 외, 2013), 이는 결국 해

양생태계 전체의 생산성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마이크로플라스틱이 다른 오염물질을 집중적으

로 흡착하고, 이것들이 먹이사슬을 통해 전이되고 축적되므로(Engler, 2012), 결국 인간에게도 위

협이 된다는 경고(Rochman 외, 2013)가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는 특히 양식업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폐부자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환경부(2011)에서 정한 스티로폼 부자의 목표 재활용률은 27.7%였는데, 재활용 의무를 지니는 

생산기업들의 스티로폼 부자 생산량은 1,534톤인 반면, 재활용량은 362톤(23.6%)으로서 목표 재

활용률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김동섭, 2013). 재활용되지 못한 나머지는 대부분 바다로 유실된 것

으로 추정되는데, 어장관리법 시행규칙(2013) 제5조에 의한 규격부자의 밀도가 0.02g/㎤이며, 부

자 한 개의 무게가 약 1.2kg(0.02g×60리터)임을 감안하면, 재활용되지 못한 1,172톤은 부자 약 1

백만 개에 해당한다. 회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업체의 생산량까지 감안하면 바다에 버려지는 양

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많은 폐부자가 바다로 버려지기 때문에 스티로폼 부자로 인한 해양 오염이 심각하다. 

스티로폼 부자는 2008년부터 전국 20개 해변에서 격월로 실시되는 해양쓰레기 모니터링(국토해

양부, 2011)에서 조사되는 100가지 종류의 쓰레기 중 거의 매년 갯수의 약 10%로 1위를 차지하

였다. 2011년 거제 흥남해수욕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 쓰레기의 90.7%가 스티

로폼이었다(Heo 외, 2013). 또한 2012년 거제 인근 6개 해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제곱미터

의 모래해변에 1∼5mm 크기의 플라스틱 조각이 27,606개나 되었는데, 그 중 96% 이상이 스티

로폼이었다(Lee 외, 2013). 플라스틱은 아무리 작게 쪼개져도 생물체에 의해 분해되지 않는데

(Andrady, 2011), 미생물 크기인 수 마이크로미터까지도 쪼개질 수 있다. 더욱이 생물 독성 물질

인 난연제가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에서 검출되는 등 화학적 오염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심

원준, 2013). 

그 동안 우리 정부도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기본계획(국토해양부 외, 2008)을 통해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해왔다. 스티로폼이 잘 부서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고밀도 부

자보조금 지원 사업, 스티로폼 부자의 부피를 줄여 재활용을 쉽게 하는 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 해변 청소 지원 사업 등을 펼쳤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대부분 어민들이 버린 이후에 수거

하는 사업이며, 이는 버리기 전에 막는 예방사업들보다 비효율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1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과는 별개로 스티로폼 부자에 대한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서 발생한 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등)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오니 등 액체성 물질이며, 법률에서 일부 제

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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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이하 

"EPR", OECD, 2001)에 근거한 것으로서, 한국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2013)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다. 만일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이 제도는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 자체를 막을 수도 있을 만큼 효과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포장재나 타이어 등의 

목표 재활용률이 60∼80%로 높은 반면, 스티로폼 폐부자는 목표 재활용률 자체가 28.5%밖에 안 

될 정도로(환경부, 2012)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스티로폼 폐부자의 투기를 예방하고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

안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는 예방, 수거처리, 재활용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여

러 가지 정책 대안들은 장용창 외(2013)가 이미 연구하여 제안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스티로폼 폐부자 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특히 그 재활용률 제고 방안으로 내용적 범위를 한정

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 검토를 통한 문제의 원인 분석과 정책 설계, 그리고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한 

정책 평가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먼저 문헌 검토를 통해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목표와 수

단 등을 살펴보고, 이 제도가 육상 쓰레기 분야에서 성공하는 반면 해양쓰레기 분야에서 성공하

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관점에서 재활용

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설계하였다. 이렇게 설계된 정책 대안들을 2013년 11월 1일 

개최된 정책 개발·평가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이 평가했으며, 워크숍 이후 평가 결과를 분석하였

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정책들의 활용 방안들을 검토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OECD(2001)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EPR)를 “생산자의 

책임이 제품의 수명 주기상에서 소비 이후 단계까지 확대되도록 하는 환경 정책의 한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글로는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로 불리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EPR의 본

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기 위해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오용선, 2003)로 부르고자 한다.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개념으로, Lindhqvist & Lidgren(1990)이 스웨덴 환경

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처음 제안되었다(Lindhqvist, 2000). 우리나라에는 ｢제2차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환경부, 2002)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도입되었다. 

OECD(2001)는 쓰레기로 인한 외부효과(externality)를 생산 기업이 내부화(internalize)하는 것

이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배경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OECD가 일반적으로 추

구하는 쓰레기 관리 정책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1) 쓰레기의 발생 예방

과 감축, (2) 생산 과정에서 재활용 물질의 사용 증대, (3) 자원 사용의 효율성 증대가 그것이다. 



78 ｢지방정부연구｣ 제18권 제1호

그러므로 어떤 나라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잘 설계되었는지, 혹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검토하려면,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목표로 했던 것이 달성되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육상 쓰레기 관리 분야에서는 제도의 설계가 매우 합리적으로 되어 있어서 생산자 책

임 확대 제도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에선 1995년에 도입된 쓰레기봉투로 대표

되는 소비자 책임 확대 제도(Extended Consumer Responsibility, ECR)와 이를 행정적으로 운영하

는 정부 책임 확대 제도(Extended Government Responsibility, EGR)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이

전에 이미 잘 정비되어 있다(김정훈, 2006). 즉, 육상 쓰레기 분야에서는 생산자, 소비자, 정부라

는 세 주체간 역할 분담이 제도적으로 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성공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육상 쓰레기 관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스티로폼 부자 분야

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산물 양식용 부자의 경우,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 도입된 “자발적 협약 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2008년에 포함되

었으나, 실적이 낮아 2011년부터 다시 제외되었다(한국환경공단, 2012). 또한 2013년도 재활용 

의무율(환경부, 2012)을 보면 수산물 양식용 부자는 28.5%로서, 다른 모든 품목의 평균 의무율 

60.3%보다 매우 낮다. 더욱이 2009년과 2011년에는 이와 같이 낮은 의무율마저 달성하지 못하

여, 법에 따른 벌과금을 납부했다(김동섭, 2013). 

2. 신제도주의에 의한 제도 분석 틀과 제도 설계의 원리

스티로폼 폐부자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생산자 책임 확대 제

도를 보완하려는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에 근거하여 현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설계하였다. 신

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는 매우 다양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 경향을 포괄하므로 이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의내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Nee(1998)를 따라 “신제도주의

란 경제학적 접근과 사회학적 접근을 통합한 분석틀의 하나로서 제약-내-선택을 연구하는 학문

적 경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신제도주의는 주로 역사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사회학적 제도주의로 구분된다

(Hall & Taylor, 1996; 이명석, 200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 주로 기반으로 삼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제도를 ‘행위자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제약하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의한다

(North, 1990; 송병주·김창수, 2002).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려는 본 연구도 제도에 주목하고 있

다. 왜냐하면, 스티로폼 부자를 사용하는 어민들이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폐부

자의 투기라는 전략을 선택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이익이 극소화되는 

현재의 상황은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Rapoport, 1965; Ostrom, 1990에서 재인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부합된다고 하는 아담 스미스(Smith, 1776)가 묘사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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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는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폐부자 회수가 제

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제도가 있다면 어민들이 폐부자 투기라는 행동 대신 회수·재활용이

라는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원 이용에 관한 규칙(제도)

을 만들고 협력한다면 공유지의 비극(Hardin, 1968)이 일어나지 않고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이

용이 가능함은 이미 Ostrom(1990)이 여러 사례를 통해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도분석틀을 이용하여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였다. 제도분석틀(Institutional 

Analysis and Development Framework)이란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그 사회의 제

도 속에서 찾고자 하는 분석의 틀이다(Kiser & Ostrom, 1982; 이명석, 1996). 제도분석틀은 현상

의 원인과 결과를 5가지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1) 생물물리적 특성(biophysical attributes), 

(2) 공동체 특성(community attributes), (3) 규칙 혹은 제도(rules/institutions)가 현상의 원인을 이

루는 세 요소이다. 이런 세 요소는 (4) 행위의 장에서의 행위상황과 여기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만들어내며, 이런 상호작용들이 결국, (5) 자원이용의 결과(outcome)를 만들어낸다

(Ostrom, 2005).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유재산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성공하는 공동체들이 가지고 있는 일

곱 가지 특징, 즉 일곱 가지 제도 설계 원리(Ostrom, 1990)를 따라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였다. 그 일곱 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명확한 경계: 공유재산

과 그 이용자의 범위가 명확해야 한다. (2) 상황에 맞는 이익 분배의 원칙: 이익 분배의 원칙은 

공유재산의 생태적 특성 및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3)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환경: 사회 구성원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집합적인 지혜가 모아져 더 좋은 제도

가 만들어질 수 있다. (4) 이익 분배와 참여에 대한 감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해야 한

다. (5)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있어야 다른 구성원

들도 규칙을 지킬 동기가 생긴다. (6) 갈등 해소를 위한 메카니즘: 자원 이용의 원칙이 현실에 적

용할 때는 모호할 때가 많으므로, 적용상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메카니즘이 필요하다. (7) 정

부 등에 의한 자율관리 인정: 구성원들이 상황에 맞는 이익 분배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

들 스스로 그런 원칙을 정하고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제도는 문화적, 사회적인 범주를 포괄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제도복합체로 불

리기도 한다(하연섭, 2006). 그러므로 몇 가지 정부 정책만 실시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

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정책 개발과 평가라는 실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정부

가 정책으로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들에 한정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3. 제도 변화와 이해관계자 참여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공유지의 비극이 극복될 수 있음을 보여준 Ostrom(1990)은 제도 변화

(Institutional change)의 가능성과 그 과정에서 이용자들(appropriators)과 학자들의 역할 등에 대

해 강조하고 있다. 즉,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인 변화를 꾀하고자 하더라

도, 그렇게 새로 만들어진 제도가 성공할지 여부도 미지수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손해가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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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제도를 바꿔 나가는 것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측면에서,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도 변화를 위해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필

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자들이야말로 해당 자원과 환경의 특성을 가장 잘 알

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제도 변화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해관계자의 자치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설명한 Ostrom(1990)은 독재자(Leviathan)에 의한 통제가 만능은 아

니라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에 맞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서 중앙정

부가 이를 채택하고 실행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런 방식의 개

혁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한 

것은 문제 해결의 종착역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실행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유엔 기구 등

에 의해서도 강조되어 왔다(UN, 1992).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이미 잘 소

개되고 있고(Delgado 외, 2009),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참여자의 역량 강화, 의사 결정에서 민주

성 향상, 결정에 대한 정당성 확보, 프로젝트의 효과성 증가,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한 대응 향상, 

지역 토착 지식의 활용 등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증명되고 있다(Hare 외, 200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론에 따라 설계된 정책들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평가하였다.

4. 정책 평가 기준과 사분면 분석

이해관계자 참여에 의해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 평가 기준이 쉽게 이해되어야 한다. 

정책 평가에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되는데, 크게 소망성과 실행가능성, 두 가지가 사용된다

(정정길 외, 2003; 남궁근, 2012). 소망성(desirability) 기준은 그 정책이 얼마나 바람직한가를 뜻

하는데, 그 세부항목으로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정정길 외, 2003). 본 연구

에서는 효과성이라는 용어가 소망성이라는 용어보다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인지될 것으로 판단

하여 소망성 대신 효과성이라는 기준을 이용하였다.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은 전혀 다른 두 개의 차원이다. 어떤 정책은 효과는 높지만 실행

가능성이 낮을 수 있고, 또 어떤 정책은 실행하기는 쉬워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될 수도 있

다. 그러므로 하나의 정책 대안을 두 기준으로 평가하여 다른 정책 대안들과 비교해보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즉, 실행가능성이 낮은 정책들은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효과성이 낮은 정책들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보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책 대안들을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으

로 평가한 이후 이를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의 두 차원을 기준으로 한 사분면상에 배치시켜 실행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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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행 연구의 검토

그 동안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이미 버려진 이후 해양쓰레기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자연과학적인 연구가 많았다(Jang & Song, 2013). 해양쓰

레기에 대한 연구는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주로 해양과학적인 접근법을 이용하여 오염 실태를 

평가한 연구가 많다(Barnes 외, 2009). 한국에서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분석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연구된 바(장용창 외, 2013)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스티로

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티로폼 부자가 해양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예방 정책의 도출이 필수적이다. 

스티로폼 부자가 해양에 버려지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것은 그 재활용률이 높아지는 것과 거

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 중에서도 그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자 하였다. 해양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서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방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야 하며, 그러려면 

행동의 원인을 제도적인 원인에서 찾고,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인센티브 등을 제도주의적 관점에

서 발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신제도주의에서 말하는 “제약-내-선택”(Nee, 1998)에서 제

약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신제도주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여 

평가한 연구는 매우 드물고, 대부분 이론을 소개하거나(이명석, 1996; 하연섭, 2006), 신제도주의

적인 관점에서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홍성만 외, 2004; 안경섭·김나영, 2009; 김관보·이선영, 2010)

이 주를 이룬다. 현대 정책학의 창시자자고 할 수 있는 Lasswell(1970)은 정책학이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 정책 대안의 창조와 평가를 강조했다. 또한 공유지의 비극

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를 제안한 Ostrom(1990)은 환경 변화에 따라 제도 

변화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공유 재산의 이용자와 사회과학자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의 단계별 방법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

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계의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다(그림 1). 먼저 스티로폼 부

자의 재활용률이 낮은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제도 분석틀(Kiser & Ostrom, 1982)을 이용하였다. 

이후 제도 설계 원리(Ostrom, 1990)를 이용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설계하

였다. 새로 설계된 정책은 2013년 개최된 워크숍에 참여한 참가자들이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이라

는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두 평가 기준을 양축으로 하는 사분면에 평가된 정책들을 나타내어 정

책들의 현실 적용 방법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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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본 연구의 단계별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2. 정책 대안의 설계와 평가를 위한 이해관계자 참여 워크숍2) 개최

스티로폼 폐부자의 회수율을 높임으로써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보완할 방법을 소개하고 

평가받기 위해 2013년 11월 1일 ｢스티로폼 폐부자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하였

다. 저자들이 속한 단체는 스티로폼 폐부자 문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공감대를 형성하

고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장용창 

외, 2013). 

워크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쓰레기 관리 및 스티로폼 폐부자 담당 공무원, 해양과학 전문 

연구기관의 해양쓰레기 분야 연구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해양쓰레기 관련 민간단체, 대안 부자 

제조업체 등 총 61명이 참가하였다(표 1). 이 중 41명의 설문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는데, 민간

단체 중에는 저자들이 포함된 주최단체가 포함되어 있어서 설문 응답에 참가하지 않았다. 또한 

대학생들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설문 결과 분석

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비록 설문 응답자의 수가 적다하더라도, 문제에 정통

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워크숍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전문가가 스

티로폼 해양쓰레기로 인한 해양환경 문제를 요약하여 발표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이해에 도움을 

주었다. 이어서 스티로폼 폐부자 관련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소개하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 대안들의 취지를 설명한 이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이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들과 워크숍 결과를 요약한 자료집 및 그 이전 년도에 개최된 스티로폼 부자 관련 

워크숍 자료집들은 (사)동아시아 바다공동체 오션의 홈페이지(www.osean.net)에 공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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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참가자 수 설문 응답자 수

연구자 17 17

민간단체 13 3

대학생 7 0

공무원 15 15

부자 제조업체 9 6

합계 61 41

<표 1> 2013 스티로폼 워크숍 참가자 및 설문 응답자 수

3. 평가의 기준과 방법: 효과성과 실행가능성

설계된 정책 대안들에 대해서는 효과성(effectiveness)과 실행가능성(feasibility)의 두 가지 기준

으로 평가하였다. 효과성은 해당 정책(제도)이 스티로폼 폐부자로 인한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며, 실행가능성은 그 정책(제도)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쉬울지를 평가하는 것이다(정정길 외, 200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설문지에 

기재하고, 워크숍에서도 설명함으로써 워크숍 참가자(설문 평가자)들이 인지하도록 도왔다. 

평가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신은 아래 제시된 정책의 효과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과 “당신은 아래 제시된 정책의 실행가능성이 얼마나 높다고 생각하십

니까?”라는 질문을 각각의 정책 대안들에 대해 제기하였다. 응답자는 16개 질문(8개 정책×2개 

기준)에 대해 각각 1점(아주 낮음)부터 7점(아주 높음) 사이 점수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4. 정책 평가 결과: 사분면 분석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들의 현실 적용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사분면 분석을 이용하였다. 

정책 평가 기준인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은 성격이 전혀 다른 차원의 기준이다. 어떤 정책 대안은 

효과성은 높지만 실행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 대안은 효과성은 낮지만 실행가능

성은 높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책을 이 두 기준으로 평가하고, 효과성을 가로축, 실행가능성

을 세로축에 배치시켜 평가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시사점을 도출

하였다. 

Ⅳ.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한 제도적 분석

스티로폼 부자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즉, 스티로폼 부자의 사용 후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왜 어민들은 스티로폼 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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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만 바다에 버리고, 정부는 버려진 다음 수거하는 데만 돈을 쓰고 있는가? 제도분석틀(Kiser 

& Ostrom, 1982)에서 제안한 요소들을 통해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 

1. 생물물리적 특성(biophysical attributes):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해양이라는 공간

먼저 이것이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간단히 말해서 육상에서

는 쓰레기를 몰래 버리려고 해도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감시자가 많아 몰래 버리기가 

힘든 상황이다. 그에 반해 바다에서는 폐부자를 투기하면 그 즉시 바람과 해류를 타고 다른 곳

으로 떠내려가기 때문에 누가 버렸는지 추적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공유지의 비극(Hardin, 

1968)이 해양 환경이라는 공간에서 전형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 규칙 혹은 제도(rules/institutions): 오염자 부담 원칙과 처벌 중심 법규

한국에서는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이 구입하여 쓰레기를 버리는 제도가 1995년에 도입되어 매

우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정광호 외, 2007). 그에 반해 스티로폼 부자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통영에서 굴 양식장을 운영하는 어민은, 고밀도 

부자 보조금을 받기 위한 10%의 의무 회수량 외에 나머지 90%의 폐부자를 교체시에 바다로 투

기한다고 했다4). 

법률상으로는 어민에게 강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2012) 제7조에서는 오

염원인자 책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어장관리법｣(2013) 제13조에서는 어업면허를 받

은 어민이 어업활동 중 어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이미 

버려진 어구를 정화할 책임도 어민에게 부과하고 있다. 또한 ｢어장관리법｣(2013) 제27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13조를 위반한 어민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서 매

우 강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법률상 어민의 투기 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지, 혹은, 법규 위반 어민에 대한 단속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최동현·홍선욱, 2001). 2000년의 경우 해양오염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건수는 819건으로 전체 해

양경찰 단속건수의 50% 정도를 차지했다(최동현·홍선욱, 2001: p.57). 그러나 해양오염행위는 기

름 유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해양쓰레기 투기도 어망 등이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스티로폼 부자에 대한 단속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어민이 교

체되는 폐부자의 90% 정도를 바다에 투기한다고 고백한 것으로 볼 때, 스티로폼 부자 투기에 대

한 단속은 거의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티로폼 폐부자 투기에 대한 단속의 권한

과 의무를 가진 해양경찰관에 따르면, 스티로폼 폐부자에는 표식이 없기 때문에 설령 누가 버렸

다 하더라도 단속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한다5). 

3) 다섯 가지 분석 요소 중 자원이용의 결과는 결국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고 재활용률이 낮은 것

으로 앞서 충분히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고자 한다.
4) 2013년 5월 28일 통영시 굴양식 어민에 대한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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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체 특성(community attributes): 이해관계자간 협력 유인 부족

제도분석틀에서 공동체 특성은 주로 신뢰(trust), 호혜성(reciprocity), 공동 이해(common 

understanding) 등의 사회자본(Putnam, 1993)을 해당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지를 주로 뜻한다

(Mcginnis, 2011).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공동체는 양식장 운영 어민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체를 뜻한다. 즉,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정부 부처, 어민, 국민, 연구자들 사이에는 신뢰도, 호혜

성도, 공동의 이해도 매우 부족하다. 

스티로폼 부자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바다로 버려지는 데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그리고 해양

수산부 내 부서 사이의 협력 유인 부족이 큰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본 생산

자 책임 확대 제도는 환경부 담당인 반면, 스티로폼 부자는 해양수산부의 담당이기 때문이다. 또

한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해양쓰레기 문제는 해양보전과가 담당이며 주로 ｢해양환경관리법｣
(2012)에 근거하여 수거처리를 위주로 하는 반면, 스티로폼 부자를 사용하는 양식업 어민들을 관

리하는 것은 양식산업과가 담당하며, 주로 ｢어장관리법｣(2013)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

게 업무가 나눠져 있고, 부처간 또는 부서간 협력이 잘 되지 않는 문제는 행정학계에서 잘 알려

진 문제이지만, 특히 해양쓰레기 문제에서는 심각한 업무 공백의 문제를 불러오고 있으며, 특히 

해양쓰레기의 양 자체를 줄이는 사전예방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장용창, 

2013). 또한 정부와 어민들 사이에는 대화가 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것도 매주 적

고, 이해관계는 더더욱 다르다. 

4.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이란 위와 같은 생물물리적 특성, 규칙, 공동체 특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를 뜻한다. 가장 단순화된 모델인 죄수의 딜레마(Rapoport, 

1965)를 보면 주어진 보상체계에 따라 행위자들은 배신(betrayal) 또는 협력(cooperation) 전략 둘 

중 하나를 택한다.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의 발생과 관련한 위와 같은 배경들을 보면, 국민, 정부, 어민들은 대체

로 배신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민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

해 쓰레기 투기라는 행위를 선택하는데, 이는 결국 전세계 바다를 오염시켜 본인들의 장기적인 

이익도 극소화시킨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그저 주어진 일만 할 뿐, 이 문제를 궁극적으

로 해결할 수 있는 예방 사업들을 도입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속책임이 있는 해양경찰도 어민과

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단속과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는 전국민이 부담하게 되

지만, 국민들 개인이 부담하는 몫은 작기 때문에 국민들도 이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5) 2013년 9월 27일 통영해양경찰서 소속 해양경찰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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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설계

1. 오스트롬의 제도 설계 원리에 기반한 정책 대안 설계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매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워크숍

이 개최되고 있다(장용창 외, 2013). 이들 워크숍에서는 스티로폼 부자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이 도출되고 토론을 통해 다듬어졌다. 2013년에 개최된 워크숍에서는 그렇

게 다듬어진 정책들 중에서 특히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되는 정책들이 보완·설계되어 평가되었다. 

<그림 2>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도설계 원리와 이를 반영하여 설계된 정책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정책으로 설계함에 있어서는 재활용률이 낮은 제도적 원

인을 고려했으며, 지속가능한 공유자원 이용을 위한 7가지 제도적인 요건(Ostrom, 1990)을 고려

하였다. 즉, 문제의 원인이 제도에 있다고 가정하고, 그 제도적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

운 정책들을 설계한 것이다(그림 2). 물론 이런 정책들만 실시한다고 해서 제도적인 요건이 당장 

충족되는 것도 아니며,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오스트롬의 제도 설계 원리는 

새로운 제도(정책)을 설계하는 데 유용한 지침을 주었다. 

이렇게 설계된 정책들은 8가지이다(그림 2). (1) 수혜자 책임에 의한 어민들의 폐부자 회수 비

용 지원, (2) 어구(스티로폼 부자)에 대한 실명 기록 제도, (3) 폐기물 예치금 제도, (4) 폐부자 통

계 관리 시스템, (5) 해양경찰에 의한 투기 단속 강화, (6) 폐부자 재활용을 잘한 어촌계에 대한 

포상과 발표 대회, (7)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 (8) 관계부처 협의기구 운영이 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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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정책 대안들의 배경과 목적

1) 수혜자 책임에 의한 어민 회수 지원

오염자 부담 원칙은 환경 관리의 중요 원칙으로 간주되지만(UN, 1992), 오염자 부담 원칙이 옳기 

때문에 이것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다가설 수 없다. Fischhendler(2007)

는 이것을 사례로서 잘 보여준다. 멕시코에서 발원해서 미국으로 흐르는 강에서 멕시코에 의한 

수질오염이 계속되었을 때, 처음에 미국이 오염자 부담원칙을 주장하며 멕시코에게 문제의 해결

을 요구했지만, 행정적인 능력이나 시민들의 반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였다. 이후 미국은 입장

을 바꿔 미국측이 오염 예방 비용을 부담하고 멕시코가 이를 집행하여 사전예방을 하되 미국이 

이를 모니터링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문제가 훨씬 더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도 오염자 부담 원칙보다 수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

일 수 있는데, 이것을 게임 이론의 모델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2). 어민들은 폐부자를 투기하거나 

회수하거나 둘 중 한 가지 전략을 택한다. 이들이 투기할 때 벌금을 100원이라 하자. 그러나 단속에 

걸릴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 확률을 1%라고 한다면, 투기라는 행위로 인한 어민들의 

기대 비용은 1원밖에 안 된다. 그에 반해 어민들이 회수한다면 회수 비용은 10원이 든다. 그러므로 

벌금을 회수비용 10원보다 더 높은 100원으로 부과하더라도 어민들은 기대비용이 작은 투기 행위를 

선택한다. 이렇게 어민들이 투기 행위를 선택할 때 폐부자는 해양환경에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다.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환경비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민들이 폐부자를 투기할 때 국민들의 

기대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어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경우 어민의 90%는 

투기하고 10%만 회수하게 되는데, 이때 사회 전체의 기대 비용은 901.9원이 된다. 

어민들의 전략과 비용
사회 전체의 기대 비용

투기 회수

정부
(국민)의 

전략과 비용

오염자 부담 
원칙에 의한 
단속 (현재)

(1000, 1)
×벌어질 확률 

90%

(0, 10)
×벌어질 확률 

10%

1001×90%+10×10%=900.9+
1=901.9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한 
회수 지원

(1000, 1)
×벌어질 확률 

10%

(10, 0)
×벌어질 확률 

90%

1001×10%+10×90%=100.1+
9=109.1

<표 2> 오염자 부담 원칙과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한 사회 전체의 스티로폼 부자 쓰레기 기대 비용

이에 반해 국민, 즉 정부가 회수를 책임질 경우 회수 비용 10원은 정부가 부담하게 되므로 어

민들의 비용은 0원이 된다. 그러므로 어민들은 기대비용이 1원인 투기보다 비용이 더 작은 회수

라는 행위를 선택한다. 그러므로 이 경우 투기 확률은 10%, 회수 확률은 90%로 변한다. 이때 사

회 전체의 기대 비용은 109.1원이 된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회수 비용을 부담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방안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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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구 실명제

어구 실명제는 어망과 어구 등 어민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어민의 이름을 새겨넣음으로써 누

가 버렸는지를 사후에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다. 앞서 해양경찰관의 인터뷰에서 

언급된 것처럼 어구는 육상쓰레기와 달리 누가 버렸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고, 이

것이 어민의 투기를 높일 수도 있다. 최동현·홍선욱(2001)이 2001년에 어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

던 설문조사에 따르면 어구실명제와 어구예치금 제도에 대해서 각각 40.6%, 37.5%가 실시가 힘

들 것이라고 답한 반면, 동시에 이 제도가 매우 효과 있다거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

도 각각 43.5%와 48.2%로 매우 높았다. 즉, 어구실명제와 어구예치금 제도는 어민들이 생각하기

에도 실행가능성은 낮지만, 효과성은 높은 것이다. 

3) 폐기물 예치금 제도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비교연구한 김경우(2008)는 경제적 유인과 관

리의 용이성이라는 면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더 우수한 제도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그

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언급이 있다. 폐기물 예치금 제도(Waste Deposit-Refund System)는 재

사용,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환경위해성이 커서 반드시 회수처리되어야 할 제품이나 물질에 적

용한다(김경우, 2008)는 것이다. 

예치금 제도가 성공하려면 예치금을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62리

터짜리 굴양식용 부자의 시장가격은 약 5천원이다. 만일 굴양식용 부자 한 개당 1천원의 예치금

을 부과한다면,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1천원을 정부에 납부하고 소비자는 6천원에 구

입한다. 그리고 폐부자가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지자체 등 수거 기관에 폐부자를 가져오면 1천

원을 환불해준다. 그렇게 되면 바닷가에서 누구든지 폐부자를 수거하려고 할 것이며, 어민들은 

부자를 교체할 때 버리지 않고 회수해 옴으로써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폐부

자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치금 제도의 효과성은 Topping(2000)의 연구에

서 밝힌 바 있으며, Laist & Liffmann(2000)도 이 제도를 지지하고 있다. 

4) 재활용센터 및 유통지원센터의 폐부자 통계 관리 시스템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만큼의 쓰레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를 알 필요가 

있다. 통계에 근거해서 재활용률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그 목표가 지역별로 어떻게 달성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정책을 개선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식업에 대한 면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마다 양식업자 목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목록을 잘 연구하기만 

하더라도 지자체별 폐부자 발생량을 예측할 수 있다. 환경부(2013)는 2013년의 법 개정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재활용품 유통 지원 센터를 새롭게 설치한다고 한다. 이런 센터들을 활용

한다면, 스티로폼 폐부자의 발생량과 재활용량에 대한 통계를 과학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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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어민의 투기에 대한 해양경찰의 단속강화

공유지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 설계의 7가지 원리(Ostrom, 1990)는 앞서 소개한 바 있다. 

이 원리 중에는 자율적인 규칙의 제정, 규칙 준수에 대한 감시,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도 포함되어 있다. 만일 규칙을 정해놓고 안 지킨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이 규칙

을 위반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선택할 것이고, 이는 결국 죄수의 딜레마에 

따라 모두의 피해가 극대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폐스티로폼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좋은 행위

에 대한 인센티브와 함께 규칙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해양환경관리법｣(2012)이나 ｢어장관리법｣(2013) 등에서 쓰레기 투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

지만, 그 동안 폐부자 투기에 대한 단속이나 처벌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

경이라는 특성상 투기자를 찾아내는 것이 힘들 수 있지만, 고밀도 부자에 대한 보조금이 체계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고밀도 부자 보조금을 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만 하더

라도 단속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처벌적 제도만으로는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이 어려

울 수 있다. 

6) 우수 어촌계 포상 및 대회

어민들간의 정보는 어촌계를 통해 공유되는 것으로 보인다. 폐부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민들이 스티로폼 폐부자가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런 인식 증진을 

위한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 스티로폼 폐부자의 회수를 열심히 한 어촌계에 대해 포상을 하고, 

시상식과 우수 사례 발표를 위한 어업인 대회를 개최한다면, 이런 정보를 어민 사회에 전달하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공유지 비극과 동일한 죄수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데는 구성원 사이

의 대화와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임 이론의 분석들(최정규, 2004)에 주목한다면, 어민간 대

화, 어민과 국민, 정부 사이의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필요하다.

7) 어업인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교육과 의견 청취

어민들의 행동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하려면 전문가들이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 교육을 할 필요

가 있다. 어민들은 일방적으로 교육 받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므로, 폐부자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거꾸로 어민들로부터 청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캐나다 어민들에 대

한 Carruthers & Neis(2011)의 연구에 따르면, 어민들은 학자들보다 훨씬 더 현장에서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견 청취의 

방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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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양쓰레기 관계 부처간 협의기구 구성 및 정례 회의

부처간 협력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 미국

에서는 해양쓰레기 관련 법률(MDRPRA, 2006) 자체에서 해양쓰레기 관련 부처들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해양쓰레기 정책 성과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

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이 관련 부처들이 공동의 협력을 하도록 법률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도 생각해볼 수 있다. 

Ⅵ. 설계된 정책의 평가 및 정책 활용 방안 검토

새로 설계된 8개 정책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를 사분면에 표시하면 <그림 3>과 같

다. (1) 효과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평균보다 높은 정책은 수혜자 책임에 의한 어민들의 회수 비

용 지원 정책뿐이었다. (2) 효과성은 평균보다 높지만 실행가능성은 평균보다 낮은 것은 스티로

폼 부자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어구 실명제였다. (3) 실행가능성은 평균보다 높지만 효과

성은 평균보다 낮은 정책은 폐부자 통계 관리 시스템, 어촌계 포상과 발표 대회, 관계부처 협의

기구 운영, 그리고 어민 의견 청취 간담회(어민 교육) 등이었다. (4) 마지막으로, 효과성과 실행

가능성이 모두 평균보다 낮은 것은 해양경찰에 의한 투기 단속 강화 정책이었다. 

위와 같은 평가 결과는 대체로 정책의 성격과 일치하고 있다. 첫째, 어민들의 폐부자 회수 비

용을 수혜자(국민)의 부담으로 지원해주는 회수 지원 제도만이 효과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평균

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즉, 폐부자 쓰레기로 인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세금을 통해 폐부자 

회수 비용을 지원해 줌으로써 폐부자 쓰레기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면서 실행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다. 이는 오염자(어민) 부담 원칙이 아닌 

수혜자(국민)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폐부자 쓰레기 투기라는 게임의 

상황에서 볼 때 문제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둘째, 효과성은 평균보다 낮지만 실행가능성은 평균보다 높은 사업들은 대체로 정부와 지자체

가 의지만 있다면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다. 즉, 폐부자에 대한 통계 관리나, 어민 포상과 어민 

교육, 그리고 부처간 협의 등은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장기적이지만, 실행하기

는 쉽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스티로폼 부자에 대한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어구 실명제 등은 실행할 수만 있다면 문

제 해결에 효과적이지만, 실행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어민들의 반발이 있

을 수 있고, 각종 부작용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넷째, 해양 경찰에 의한 단속 강화는 역시 어민들

의 반발만 살 수 있어 실행도 어렵거니와 단속을 한다고 해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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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새로 제안된 8개 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실행가능성 평가 결과

이와 같은 효과성/실행가능성의 사분면 분석은 정책 설계에서 실용적인 지침을 줄 수 있다. 

즉, 효과성은 높지만 실행가능성이 낮은 실명제같은 사업들은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성은 낮지만, 실행가능성은 높은 사업들은 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보기 위해 추진할 수 있다.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이 모두 높은 우상 사분면의 회수 비용 지원 

정책은 효과성도 높고 실행가능성도 높으므로 최우선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에 옮길 필요

가 있다. 

Ⅶ. 결론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자의 재활용률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에서부

터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스티로폼 폐부자의 재활용률이 낮은 이유를 제도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해양쓰레기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반면 피해는 모두가 부담하게 되는 해양

환경의 특성이 원인 중 한 가지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기존 법률에선 오염자부담 원칙만 강

조하면서 어민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으면서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은 

폐부자를 투기할 유인이 크다. 그리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도 협력할 유

인이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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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행위는 제도(institution)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신제도주의의 이론에 근거하여 어

민들이 스티로폼 부자를 바다에 버리지 않고 회수함으로써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설계하였다. 2013년 개최된 스티로폼 부자 재활용 활성화 워크숍에 참석한 41명이 설계된 정책

의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어구 예치금, 실명제 등의 정책은 효과성이 높

은 반면, 실행가능성은 폐부자 통계 관리, 어민 포상, 부처 협의 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폐부자를 교체시 회수하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은 효과성과 실행가능성이 모두 

높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으로 분석되었다. 

쓰레기의 발생량 감축이라는 쓰레기 관리 목표(OECD, 2001)의 근본을 생각할 때, 이제는 해

양쓰레기가 버려진 이후에 수거하는 정책에서 사전에 예방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데 힘을 쏟아

야 한다. 그런데, 해양쓰레기 투기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행동과 제도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분석이 유용하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

대화하기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을 받아들인다면,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개인들이 보상 체계와 

게임의 규칙으로 구성된 제도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분석하는 신제도주의 행정학적 분석

이 매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스티로폼 폐부자를 투기하는 어민들의 행동을 줄일 수 있는 제도들을 설계하

고 평가하였다. 비록 평가자가 41명에 불과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

도들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한 이 연구는 많은 사회가 직면한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기 

위한 한 사례가 될 것이다. 그러나 환경의 특성이 고유하며,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해당 환경 문제의 해결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Ostrom, 1990)을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이 문제

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작은 시도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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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signing and assessment of policy alternatives of marine debris:

focusing on measures to increase recycle ratio of styrofoam buoys

Jang, Yong Chang

Lee, Jongmyoung

Hong, Sunwook

Lee, Mi Jeong

Lee, Jong Su

Styrofoam buoys from aquaculture are one of the main sources of marine debris in Korea. Though 

styrofoam buoys are recycled under the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the recycle ratio is as 

low as 28%, while the ratios of other products are as high as 60-80%. In order to design policy 

alternatives to increase the recycle ratio, firstly we reviewed the reasons of low recycle ratio. After 

the policy alternatives were designed with the viewpoint of New Institutionalism, the effectiveness 

and the feasibility of the policy alternatives were assessed by participants to an workshop. The 

participants assessed the effectiveness of ‘Deposit of Styrofoam Buoys' as the highest, and the 

feasibility of 'Statistics Management System of Styrofoam Buoys' as the highest. In order to increase 

the recycle ratio and to prevent marine debris, new institutions that may change the behaviors of 

the stakeholders are needed

Key Words: Marine Debris, Extended Producers Responsibility, New Institutionalism






